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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원자력의 CDM 포함여부가 국내 원자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향후 CDM의 전개방향에 대한 전망과 우리나라의 입장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시나리오에는 원자력이 CDM에 포함되는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로 나눈 다음 원자력이 포함되는 경우 예상되는 CDM시장 및 원자력이

차지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를 전망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의무분담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원자력의 CDM 포함은 전세계적으로

원자력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이 경우 우리나라는 원자력수출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또한 CDM사업을 국내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활용한다면 전력산업 민영화로

인한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impacts upon domestic nuclear industry
depending whether the nuclear power will be included in CDM.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the inclusion on the nuclear industry by using scenario approach. To do so, this study
established several scenarios on the future possible progress for CDM as well as on the possible
commitment of Korea for the mitig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 Then, the economic
impact on Korea for each scenario was analyzed. It is expected that the inclusion of nuclear into
the CDM options would promote nuclear industries. Because nuclear technology, representing a
proven technology, can mitigate the greenhouse gas emission at a large volume with affordable
cost and its contribution is relatively easy to measure, nuclear projects shall take a significant
share in the CDM market. In this case, because it is the most probable for nuclear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to be expanded, Korea can have great opportunities to export nuclear
technologies and equipments taking into consideration her capability of nuclear industries.
Besides, Korea may reduce risk arising from a new capital investment under the privatization
regime by hosting an additional nuclear power plant through the CDM projects.

1. 서론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교토의정서가 신중한 기술적 검토와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교토의정서에 바탕을 두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원자력의 CDM대상기술 포함여부도 정치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원자력과 관련하여 향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실마리를 얻기 위해서는 과거의
협상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선진국들은 2000년까지 지구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으로
줄이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러한 목표는 매우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였다. 이후 지구온실효과가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증거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요구도 점차 강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5년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는 2년내에 지구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속력있는 조약을 채택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1997년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총회가 의정서 타결의 시한이
되었다. 주요 당사국들은 1995년 제1차 당사국총회 이후부터 교토이전까지 부속기구회의를
포함한 많은 실무회의와 비공식 접촉을 가졌지만 회의가 시작되어서도 의정서 타결의 전망은
비관적이었다. 그러나 결국 회의 마지막 날, 주요 협상그룹의 대표들은 철야 협상을 통해
극적인 정치적 타결을 보았고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교토의정서의 중요한 내용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부속서-I국가들이

지구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인 시기와 감축량에 합의하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속서-I
국가들의 의무감축을 돕기 위해 지구온실가스 감축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였다는 것이다. 이때
도입된 시장원리는  의정서 제6조의 공동이행(JI), 제17조의 배출권거래(IET), 제12조의
청정개발체제(CDM)였다.
이중 공동이행과 배출권거래의 경우 감축의무를 지는 부속서-I국가 사이의

감축보조수단으로 교토회의 이전부터 논의되던 방법이었다. 반면에 CDM의 경우
협상과정에서 절충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부족한 방법론이었다. CDM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부속서-I국가들의 의무준수와 주로 개도국인 비부속서-I국가들 에
대한 유인책이 복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교토회의 당시 브라질은 부속서-I 국가가 약속한
의무감축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벌금을 매겨 개도국의 청정개발을 지원하는 CDF(Clean
Development Fund)를 조성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조치는 국제협약의
성격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형태였다. 한편 선진국들은 앞의 2가지 교토메커니즘(JI와 IET)이
선진국의 의무달성만을 도울 뿐 개도국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었다.
또한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증가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기후변화협약의 내용을 들어 자금지원 및 기술이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견해차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브라질의 제안과 개도국간의 공동이행이라는
미국의 아이디어가 결합하여 공동이행의 대상을 개도국으로 확장하는 방안인 CDM이
탄생하게 되었다.

CDM의 기본 구상은 공동이행과 유사하지만 CDM이 실제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장치나 실행규칙을 필요로 한다. 공동이행의 경우 배출감축 의무를 지는 두 주체가
서로 credit을 교환하기 때문에 감축량의 산정에 복잡한 규칙이 요구되지 않는다. 즉 한 국가가
공동이행으로 과도한 credit을 확보하는 경우 이는 상대국의 부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호
견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CDM의 경우 사업대상국가가 의무감축의무를 지지 않는 개도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견제가 불가능하며 오히려 시장 참여자 양측이 감축량을 과다계상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이를 통해 개도국은 투자유치에 도움이 되며 선진국은 감축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CDM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정교한 규칙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토의정서에는 CDM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으며 그

원인중 하나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CDM이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로 급조되었기 때문이다.
교토의정서 12조에 규정되어 있는 CDM의 사업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관련된 각각의 당사국에 의해 승인된 자발적 참여
- 기후변화 저감과 관련된 실제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장기적인 혜택
- 승인된 사업 활동이 없을 경우의 배출량에 추가적인 배출 저감이 있는 사업

CDM에 원자력 배제조항이 포함된 것은 제4차 당사국총회 이후 CDM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도서국가연합(AOSIS)의 제안에 의해서였다. 현재까지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원자력의 배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일본을 위시한 주요 선진국과 중국이
원자력의 배제를 반대하고 있으며 많은 개도국들이 CDM대상기술에 제약을 두는 것이 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계획을 제한하는 주권침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어 원자력을 완전히
CDM에서 제외할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시나리오에서도 주로 원자력이



포함되는 경우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시나리오 설정

원자력이 CDM사업으로 채택될 경우 국제적으로는 원자력산업의 부흥이 예견되나
이것이 장·단기적으로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는 분석이 필요하다. 비록 원자력이
CDM에 포함되어 국제적으로 원자력산업이 활성화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에 따라 우리의 참여가능성과 이에 따른 이해득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의 CDM 포함여부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우선 향후 CDM의 전개방향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원자력이
CDM사업으로 추진 가능할 경우 CDM유치국(host)과 CDM투자국(investor)으로서의 우리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각각의 경우에 우리 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분담에
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분석을 위해 시나리오접근법을 사용하였는데 그림 1은 원자력의 포함여부에 따른 분석

시나리오를 나타낸다. 우선 시나리오를 원자력이 CDM에 포함되는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로
나눈 다음 원자력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예상되는 영향을 분석하고 원자력이 포함되는 경우는
예상되는 CDM시장 및 원자력시장의 규모를 전망한다. 이 때 예상되는 시장규모가 미미하다면
분석은 큰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분석을 종료한다. 시장 분석결과 의미가 있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의무분담 여부에 따라 3가지 경우를 나누어 고려한다. 우선
우리나라가 감축의무를 조기에 부담하는 경우와 정부의 공식입장대로 제3차 공약기간에
의무부담에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의무부담을 지지않는 경우로 나누고 3차공약기간에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다시 의무부담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 이러한 각각의 경우에 있어
CDM유치국과 투자국으로서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중복되는 분석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대표할 수 있는 3차공약기간에 의무부담을 지는 경우중 의무부담이전의
상황을 주로 분석한다.
의무부담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비부속서-I국가이므로 CDM을 유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CDM으로 외국에 투자하는 것은 개도국간 CDM의 허용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각각의
경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3. 시나리오 분석

3.1 향후 CDM의 전개방향에 따른 분석

가. 원자력의 CDM 포함 여부 전망

원자력의 포함 여부를 비롯한 CDM의 구체적인 형태는 제6차 당사국총회가 재개되는
2001년 5월 이후에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의 최종협상을 위한
의장안(Pronk’s Note)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부속서-I 국가가 원자력을 CDM사업으로
개발하는 것을 ‘자제(refrain from)’한다고 표현되어 있으나 이러한 표현의 진의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COP-6 이전에 사용되던 원자력 ‘불포함(not support, not
include)’라는 단어와 비교하여  ‘자제’라는 단어의 사용은 다소 완화된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안이 내년 5월의 COP-6 속개회의에서 수정되지 않는다고 전제한다면
앞으로는 이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될 것이다. 자제라는 표현이 가지는 구속성의 정도가
개도국이 주도하여 원자력사업을 CDM으로 추진하는 경우 부속서-I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결정할 것이다. 결국 현재로서는 이에 대해 낙관도 비관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나. 원자력 제외시 예상되는 영향

원자력의 CDM제외는 단순히 사업기회의 축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원자력발전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부합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간주되어 원자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악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국내외 원자력산업의 침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전력산업 민영화와 맞물려 신규 원전건설의 재원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민영화된 전력시장에서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금회수가 빠르고
초기투자가 적은 발전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자력에 대한 투자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위험에 대한 추가 보상이 제공되어야 한다. 원자력을 CDM으로
추진하는 경우 이 과정에서 획득되는 배출량 감소분은 이러한 보상의 구실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자력이 CDM에서 제외된다면 이러한 유인이 없어지게 되므로 원자력의 경제성이
경쟁발전원보다 매우 우수하여 투자위험을 보상하기 전에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다. 원자력 포함시 CDM시장 전망 및 원자력의 경쟁력

원자력이 CDM대상기술로 포함된다 할지라도 CDM시장에서 원자력이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는 CDM시장이 어떤 형태를 가지는가에 달려있다. 즉, CDM을 통한 원자력의
활성화 정도는 예상되는 CDM시장의 규모와 다른 CDM 대상기술과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에
따른 경쟁력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CDM시장의 규모는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일차적으로 CDM시장의
규모는 세계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지구온실가스 배출전망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CDM을
포함한 교토메커니즘을 통한 이산화탄소 거래시장의 규모는 제1차 공약기간에서의 부속서-
I국가의 예상배출량과 감축목표치와의 차이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CDM에서 얻어지는
이산화탄소 credit인 CERs가 다른 메커니즘에서 발생하는 credit(배출권거래제의 AAUs,
공동이행의 ERUs)과 호환(fungibility) 가능할 것이지 여부도 CDM시장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까지의 협상안에는 공동이행과 배출권거래제의 credit은 호환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CERs의 호환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있지 않다. CDM시장의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하나의 요소는 보충성(supplementarity)문제이다. 현재 보충성에

그림 1. 원자력의 포함여부에 따른 분석 시나리오



대해서는 유럽연합과 미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가령 유럽연합의 제안대로
감축목표량중 50%를 국내적 조치(domestic measure)로 달성하도록 규정한다면 CDM시장의
규모도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끝으로 CDM시장의 활성화는 적응비용과 거래비용의
규모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현재까지의 협상안은 배출량 감소분을 통해 얻는 수익의 2%
정도를 적응비용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양은 CDM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거래비용은 구체적인 절차가 확정되지 않아 추정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CDM대상기술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표 1에는 CDM 시장규모가 추정되어 있는 4가지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나타내었다.

전술한대로 CDM 시장규모의 추정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있으나 이 연구들을 통해 대략적인
시장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제1차 공약기간인 2010년의 부속서-
I국가들의 총 감축필요량은 약 10∼13억 탄소톤에 이르며 감축수단중 CDM의 비중은
33∼5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구한 탄소량에 예상탄소가격 13∼26 US$/t-C을
곱하면 시장규모를 구할 수 있는데 그 규모는 약 52억∼130억 US$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원자력이 CDM시장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은 CDM대상기술과의

이산화탄소 감축 한계비용의 차이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비록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원자력은 많은 지역에서 다른 신재생에너지와 비교하여 비용효과적인
이산화탄소 감축수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5장에 제시한 사례연구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원자력은 대규모 단일프로젝트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관리가
용이하며 배출감축량의 계량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은 특히 배출량 감소분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과 비교하여 CDM사업의 거래비용이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면 원자력이
CDM사업으로 선호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CDM시장에서 원자력보다 비용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장 유력한 대안은
산림흡수원을 통한 이산화탄소 감축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 감축효과 및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산림흡수원을 통한 이산화탄소
감축비용은 다른 기술집약적인 감축대안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산림흡수원은 대규모의 감축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감축량 상한 등의 제약 없이 CDM에
포함되는 경우, 원자력을 포함한 다른 기술집약적인 에너지대안들이 CDM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작아질 것이다.
산립흡수원 포함문제는 제6차 당사국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중의 하나였다.

산림흡수원의 포함을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미국은 수차에 걸쳐 최대허용량을 줄여가면서
협상관철에 의지를 보였다. 협상초기에 제시했던 3억1천만톤의 탄소 credit 상한을 총회
마지막의 철야협상에서는 5천5백만톤으로 줄여 유럽 협상단과 거의 합의에 이르렀으나
프랑스, 독일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다음날 아침 미국은 수치를 4천만톤으로 줄여
제안했으나 시간관계로 논의되지 못하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상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산림흡수원을 부분적이나마 포함시키려는 미국의 의지가 매우 강하고 이에 대한
반대논리가 상대적으로 빈약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산림흡수원의 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과정에서 최종 제안된 수치인 4천만톤을 상한으로 도입한다고 가정하면 이는
앞에서 추정된 CDM시장의 약 5.5%∼10%에 해당한다. 이 경우 산림흡수원을 고려하더라도
CDM시장에서 원자력의 참여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CDM 시장규모 추정 연구결과 종합

3.2 우리나라의 지구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담 여부

일반적인 CDM사업의 형태는 부속서-I국가와 비부속서-I국가가 CDM투자국과
유치국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CDM하에서 현재 비부속서-I국가인 우리나라는
CDM투자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CDM을 통한 원자력의 활용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의무분담 참여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와 같은 기후변화협약 체제가 존속하는 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의무분담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의무분담의
정도와 시기에 관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식입장은 제3차 공약기간(2018∼2022)에
의무이행을 고려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도 자발적이며 비구속적인 감축노력을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5월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에서 선진국들의 의무분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면 제7차 총회는 개도국의 참여문제를 주요의제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나라의 입장대로 제3차 공약기간까지 의무분담 참여를 미룰 수 있다고 가정하면 그

기간까지 의무분담 미참여시에도 우리나라가 CDM투자국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러한 문제는 개도국간의 CDM사업(Unilateral CDM)이 허용되는지에 달려있다.
Unilateral CDM은 원자력분야 뿐만이 아니라 CDM이 적용되는 전 산업에 걸쳐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문제이다. 향후 협상결과에 따라서 많은 종류의 Plant 수출사업이
CDM사업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때 우리가 CDM투자를 할 수 없다면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협상대표단은 COP-6에서 이 문제에 중점을
두고 주요국들을 설득하여 미국, 일본등의 지지를 이끌어냈으나 중국과 유럽연합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허용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3.3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 경쟁력

가. CDM투자국으로서의 경쟁력 분석
원자력이 CDM에 포함되고 Unilateral CDM이 허용되거나 우리가 감축의무를 받아들여

모형(연도) 
OECD 

(1998) 

G-Cubed 

(1998) 

SGM 

(1998) 

EPPA 

(1998) 

단위 MMtC MMtC MMtC MMtC 

CO2 

감축소요량 

(2010년, 

부속서-I국가) 

1,201 100% 1,049 100% 1,053 100% 1,312 100% 

감축 방법 

- 국내 감축 539 45% 159 15% 193 18% 378 29% 

- 부속서-I 

국가간 거래 
265 22% 64 6% 110 10% 101 8% 

- Hot Air - - 426 41% 247 23% 111 8% 

- 개도국에서 

감축 
397 33% 400 38% 503 48% 723 55% 

탄소가격 

($/ton) 
$19 $13 $26 $24 

CDM 시장 

규모(b$,2010) 
7.5 5.2 13 17.4 

 



우리가 해외에서 원자력을 CDM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면 다음에 고려해야 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원자력산업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 수출시장이 존재하는가 하는
점과 우리의 원자력산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비록 선진국의 원자력시장은 침체되어 있지만 전력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있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원자력시장이 창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아시아지역의 많은 개도국들은
장기적인 원자력발전 도입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 향후 10년 내에 상당한
규모의 원자력시장이 전망된다. 중국은 현재 석탄화력이 1998년 설비용량 기준으로 73%를
차지하는 주된 전력공급수단인데 대기오염과 수송문제로 인해 원자력을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전원개발계획에 따르면, 2010년까지 500GW, 2020년까지 800GW의 전력이
필요한데 이중 원자력으로 20GW를 충당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 운영, 건설, 주문중인 원전
11기(8.2GW)를 포함해도 앞으로 12GW 규모 원전의 추가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중국의
원자력발전 도입현황은 계획에 비해 미진한 편인데 이는 주로 대규모 재원조달이 용이하지
않기때문으로 판단된다. 중국정부도 재원확보가 원자력개발의 주요한 관건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원자력의 CDM 포함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한편 원자력만이 가지는 핵확산 위험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원자력 품목 및 기술의

수출은 국제  핵비확산체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체제내에서는 IAEA와
전면안전보장조치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핵비보유국(예: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으로는
원자력관련 기술 및 기자재를 수출할 수가 없으며 일부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원기술공급국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ABB-CE의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한국형 경수로의 경우, 기술도입 당시의 계약에 따라
수출이 제한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다. 기술도입계약에 따르면, CE의 기술을 근거로 생산된
품목은 미국의 법률이 그 생산품의 이전을 금지하는 제3지역으로 이전 또는 수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과거에는 중국이 이에 해당되었으나 1998년 3월 미국의 대중국 원자력
수출금지정책 해지된 이후로 중국을 포함한 향후 원전도입 예상국으로의 수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수로의 경우 원기술이 캐나다 기술이므로 수출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에 제도적인 제약이 없다면 원자력의 해외 진출여부는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의

경쟁력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경쟁력을 크게 기술경쟁력과 가격경쟁력, 기술이전 가능성,
유치국 정책과의 부합여부 등으로 나누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한국형경수로는 CE의
원자로를 바탕으로 이를 개선한 것이고 현재 가동중이거나 건설중인 reference plant를 가지고
있는 최신형 발전소라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격측면에서도 설계
및 설비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자력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국가들은 원자력발전의 도입시 관련기술의 이전문제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
우리가 원자력 자립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준노형을 Westinghouse의 경수로에서 CE의
경수로형으로 전환할 때도 기술이전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만약 원자력도입국이
우리나라에서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경우 우리의 기술도입 및 자립과정에서의 경험은 강점이
될 수 있다. 유치국의 원자력정책과의 일치여부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평가하긴 어렵지만 원자력의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원자력이 CDM에 포함되고 개도국간 CDM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국내 원자력산업은
원자력수출이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고 많은 사업기회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할 수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부속서-I 국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쟁국들은 원자력사업을 CDM으로 설계하여 배출량 감소분의 가치만큼
원자력사업의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반면에 우리는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현실적으로는 해외 원자력시장의 참여에 큰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unilateral CDM의 성사여부와 관계없이, 예를 들어 중국에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한다면, 자금조달이나 기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결국 합작 진출이 가장 가능성이
많은 방안이기 때문이다. 물론 합작진출시에도 우리가 CDM으로 사업을 설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합작과정에서 얻는 불이익은 있을 수 있다.



나. CDM유치국으로서의 경쟁력 분석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CDM은 국내 신규원전 건설시 자금조달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CDM시장으로서 국내 원자력시장은 다른 비부속서-I국가의 원자력 시장과 비교하여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은 성숙되어 있고
다른 사회간접자본도 잘 정비되어 있어 사업실패의 위험이 적은 장점이 있다. 반면에 다른
개도국들과 비교하여 이산화탄소 감축 한계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전력시장이 민영화되는 경우 발전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불확실하다는 단점도 있다.
국내에서 원자력을 CDM으로 설계하는 경우 다른 개도국에서와는 다른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노형전략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만을 위해 한국형 경수로나 차세대원자로가
아닌 새로운 원자로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자본은 해외에서
조달하되 기술은 국내의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원자력을
CDM으로 국내에서 추진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우리의 의무부담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가령 의무부담 참여시 CDM으로 추진한 원자력에 의해
감축되는 양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비용효과적인 감축수단을 미리 써버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분석결과 요약
그림 2에는 각각의 경우에서 원자력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분석결과를 간략하게

표시하였다. 그림 아래쪽 ( )안의 +, -, ? 는 각각 유리함, 불리함, 알수 없음을 나타낸다.

4. 결론

만일 원자력기술이 CDM에 포함될 경우 국내외 원자력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이미 검증된 기술로서 특성상 대규모로 이산화탄소 감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원자력과 CDM

의무부담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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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산업경쟁력 분석결과 요약



감축량의 계량 및 측정이 용이하여 CDM 시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신규원전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므로 국내 원자력산업계의
기술력을 감안할 때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전력산업 민영화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설비투자에 대한 위험을 CDM 사업을 통해 일부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만일 원자력기술이 CDM에서 제외된다면, 원자력기술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기술개발 및 원자력 산업이
위축되고 장기적으로는 신규 원전의 건설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NGO들의 심한
반대가 예상되므로 장기적으로 국내외 원자력산업이 침체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력산업 민영화와 맞물려 신규 원전의 추진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이산화탄소 감축 의무를 질 경우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향후의 당사국총회에서 원자력을 CDM에 포함하기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쟁점의 세부 내용에 따라 원자력의 활용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첫 번째가 추가성에 대한 규정이다. 우선 환경적 추가성의 경우 원자력이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효과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으나, 원자력과 관련한 Baseline의 설정에 따라
원자력의 역할이 달라진다. 우리 나라의 경우 현재 추진중인 전력시장의 민영화에 따라 기존
전원개발계획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원계획은 주기적으로 수정되는 연동화
계획(rolling plan)이므로 이러한 전원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Program/Sectoral baseline의 적용은
원자력의 역할을 크게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원자력이 보다 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Project baseline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는 흡수원 향상사업의 CDM 포함 여부이다. 만일 CDM사업에서 흡수원이

광범위하게 인정될 경우 대부분의 기술지향적인 CDM사업뿐만 아니라 원자력의 CDM사업은
활성화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Financing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Austin, D. and Faeth, P.,
World Resources Institute, Washington D.C.

[2] 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총회 참가보고서 (2000.11. 13-25, 네덜란드 헤이그),
[3]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UNFCCC)


	분과별 논제 및 발표자

